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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times, there has been a surge in media coverage regarding fraudulent real estate lease 
scams. These scams have been attributed to speculators who made imprudent gap investments, in 
response to the sudden decline in real estate price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new measures to safeguard tenants and prevent fraudulent real 
estate lease schemes in response to the growing incidence of tenants falling victim to such scams. 
Although there have been active research efforts on laws and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ng 
tenants, such as the Tenant Protection Act and leasehold registration order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research on the consistency of information across public ledgers, as real estate fraud has 
surged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among these ledgers. This study aims to explore matching 
methodologies using matching keys for building information from real estate-related public 
ledgers, such as the building register and the road name address ledger, as well as to examine 
ways to integrate these ledgers with other public led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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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20년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사용하였고, 이는 결과적

으로 저금리 기조가 국내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

인 중 하나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국토연구원, 2021).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고, 

전월세 보증금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2022

년 하반기가 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

계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며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자산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회수되는 과정에 국내 주택가격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역전세 등이 발생하며, 투기성 투자자들

로 인한 전세·월세 부동산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사기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

게 되었다(법무부, 2023). 이러한 부동산 사기의 원인

으로는 시장적 문제와 제도적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장적 문제로는 최근 치솟은 전셋값과 대출

금리 인상에 따라 실수요자가 감내할 수 있는 선을 넘

었고 그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집값과 전

셋값이 하락하게 되었다. 결국 역전세, 깡통전세 등이 

발생하면서 계약 만료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

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과 주

거 이동 제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전세 

사기가 조직화 되어 최근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

로 세우거나,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이 분양 또

는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리베이트를 챙기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화곡동 빌라왕 사건’처럼 조

직적인 범행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실제 시장 가격과는 상관없이 비정상적인 전세금을 

지불하게 되어, 추후 전세보증금을 잃는 사건 등이 계

속 발생하고 있다.

둘째, 제도적 문제로는 법률이나 제도적인 결함을 

이용한 사기와 공적 장부의 불일치로 인한 사기 문제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를 예로 들어보면 경매 등에

서 외국인이 세입자일 경우 ‘전입세대확인서’에 거주 

표기가 없어 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경매 낙찰 

이후 현장 확인을 통해서 외국인 거주 여부가 확인되

어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SBS, 2021.12.6.)가 

있었으며,  매매에 있어서 전입신고 한 당일 다음 날 0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계약서 작성 후 

당일 오후에 집주인이 근저당 대출받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등 법률이나 제도적 결함을 이용한 사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뉴스1, 2023.4.30.).

다음으로는 공적 장부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살

펴보면 2012년 도로명주소 도입  이전 ‘전입세대확인

서’를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조회했을 경우 

전입세대원이 표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담보 

등을 설정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 사례(SBS, 

2023.1.31.)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저당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 매입 후 갑

자기 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았다고 담보물 효력 

복구 소송장이 날라오고 손해배상은 전 집주인에게 

청구하라는 사건으로 전 집주인이 위조서류를 등기소

에 접수해 저당권을 말소했지만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부재로 인한 피해 사건(KBS, 2022.11.12.)과 같이 등

기부등본의 오류가 있으나 공신력 부재로 인한 사건 

등 공적 장부의 불일치로 인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

생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사기에 대해 시장적인 문제와 제도

적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 사기에 대한 법적인 처벌 강화,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 구성을 통한 피해자 법률 지원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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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절차에서 체납세금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

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지방세기본법 개정 등 다양

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법무부, 2023).

하지만 부동산 전세사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

안으로 정보제공의 의무와 투명성에 대한 연구 및 대

책이 아직까지 크게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적 장부의 정보 일치성을 확보

하고 등기제도와 연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임대주

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 범위 선정을 위해 각종 공적 장부 중에서 부

동산 거래와 가장 관련이 있는 18종 부동산 관련한 공

부1) 를 선택하고 이들 중에서 국민들이 부동산거래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적 장부를 정부 24에서 확인하

였다. 정부24는 각종 공부 발급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 서류 15종에 대해 이용 건수

를 확인한 결과(2015년~2022년) 토지(임야)대장 

304,674천건, 주민등록등본 266,507천건, 건축물대장 

226,308천건 등 3가지 대장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e나라지표 2022. 12) 건물 부

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연관성을 찾아보니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가 공통

으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소정보는 국가 기준데이터로 국가의 7대 등록 공

부인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

록, 법인등록, 건축물등록(대장, 등기)을 통해 행정의 

기e가 되고, 1,910종에서 처분과 관리행정을 뒷받침

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중에서 47.8%(‘22.8. 기

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의 37.5%가 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소정보기본도의 제공 건수는 

12,240건(‘22.)으로 2012년 이후 약  57배 증가할 만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3).

본 연구는 각종 공적 장부 중 건물 부동산 거래에 있

어 이용이 많은 건축물대장과 행정의 기e가 되는 주

소정보의 일치화 방안 및 개선점에 대한 연구를 내용

적 범위로 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 단위의 건

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22년도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공적 장부 간의 도로명주소 일치를 위

한 방법으로 건축물대장의 건물ID를 이용하여 새로운 

매칭키로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건축물대장과 도로

명주소대장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 등 다른 공적 장부에 매칭 활용하는 방

안에 관한 연구와 등기제도 등 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 등 공적 장부의 개념 설명과 정보의 

법 개정 현황 및 공적 장부의 도로명주소 전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법 개정 관련 선행연구와 주

소 관련 공적 장부 선행연구에 대해 분석하여 본 논문

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4장

에서는 공적 장부간 주소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대

장간 건물정보를 매칭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 유형

별 정비방안 및 연계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5장 

결론에서는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향후 추가 연구

과제 제기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검토

2.1. 주소정보 관련 공적 장부

2.1.1.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종류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

물대장”로 나뉘며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

유부”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나의 대지

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

성하도록 되어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4조 및 5조) ① 일반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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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물번호, 명칭,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면적, 층

별 건축물 현황, 소유자 현황이 있으며, ② 총괄표제부

는 수동의 정보가 기재되는 정보이나 인터넷상 각 전

물 전체가 나타나 큰 의미가 없어 만들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③ 표제부는 건물 번호, 명칭, 소재지, 지

번, 구조, 종류, 면적, 층별 건축물 현황 등이 기재되고, 

층별 건축물 현황에는 각 층별 구분 세대 내지 구분 호

의 개수가 기재된다. ④ 전유부에는 전유부분의 면적

(전용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 및 소유자 정보가 기

재된다. 수 개(동) 건물이 있고 그 각 동 건물이 수 개 

전유부분(구분 건물)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대단지 

아파트)인 경우 총괄 표제부, 동별 표제부, 각 구분 소

유권 전유부가 만들어진다.

2.1.2.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로 구

분되며, 여기서 다룰 것은 건물등기부임으로 건물등

기부 기재 사항만 언급하였다. 건물등기부의 기재 사

항으로는 ① 등기번호란, ② 표제부, ③ 갑구, ④ 을구 

이루어져 있다. 표제부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 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지목, 면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고, 대지권의 표

시에는 그 전유부분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의 권리에 대

한 내용이다. 갑구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번호,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으로 소유권에 관한 사

항(소유권 보존, 이전, 가압류 등)이 표시된다. 을구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가 표시된다.

2.1.3. 도로명주소대장

도로명주소대장은 “도로명주소총괄대장”과 “도로

명주소개별대장”으로 구분되며, 도로명주소총괄대장

의 기재 사항은 ① 표시부, ② 도로구간 현황 및 이동

사항, ③ 도로구간 현황도, ④ 참고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시부에는 고유번호, 면 번호, 도로명 관할구역, 

도로명, 효력발생일, 부여 사유, 부여권자로 구성되며, 

도로구간의 현황 및 이동사항에는 도로명, 시작지점

과 끝지점의 기e번호, 도로구간 길이, 기e간격, 이동

일, 코드 및 이동사유로 구성되고, 도로구간의 현황도

는 도로구간의 시작과 끝지점, 도로구간을 나타내는 

선형, 행정구역의 경계, 작성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

로 참고 사항에는 관련도로구간의 현황, 교차로 도로

명판의 설치현황, 주된구간의 건물번호 부여 현황 등 

주로 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건물 등과 

연관성이 높은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은 ① 표시부, ② 

도로명주소 현황 및 이동사항, ③ 건물 등의 현황도, 

④ 참고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시부에는 고유번

호, 면 번호, 건물 등 관할구역, 도로명, 지하 여부, 건

물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효력발생일, 관련 지번, 부

여권자로 구성되며, 도로명주소 현황 및 이동사항은 

건물 등 관할 구역, 도로명과 건물번호, 관련 지번, 이

동일, 코드 및 이동 사유로 구성된다. 건물 등의 현황

도는 건물 등 현황과 주된 출입구, 해당 도로구간, 기

e간격, 기e번호, 연결선, 작성일로 구성된다. 참고 

자료에는 건물 등의 수, 건축물대장상의 공동주택 이

름, 등록공공문서, 국가기e구역, 상세주소(동·층·호

의 수) 등으로 구성된다.

2.2. 정부의 법 개정 현황

우리나라에는 사회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있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

우를 위해 민법에서는 ‘전세권제도’를 마련하였고, ‘주

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을 부여하고, ‘확정일

자제도’를 통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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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착되어 있다. 더불어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에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경우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으며(김정

태, 2018) 2020년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에 의

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등

을 통한 세입자 보호 강화 제도가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부동산 사기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

해 정부는 현재 다음과 같은 개선책들을 내놓았다. 외

국인의 전입여부를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할 수 없

어 발생되는 피해 예방으로 부동산 거래 및 경매시 ‘외

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교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

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2023.3.15.)

되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시 담당자의견란에 도

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지번주소로 출

력시 전입세대가 나오지 않는 사례를 발표(2023.2.1.)

하였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22.1.11.)에 따라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등이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시 세대주 및 전입자 인적사항 모두를 기재(기존:

김**→변경: 김정현)하도록 변경(2023.1.12.시행)하

였다. 법무부에서는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

와 향후 계획’(2023.2.2.)에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 세금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여 “납세증명

서” 확인으로 체납사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

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

를 선행하기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

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단축하고, 임차권등기를 

간소화하여 HUG의 보증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 가

능하도록 절차 변경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안이 입법 예고중(‘23.1.19.~2.2.)에 있으며 법제처 심

사 종료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방

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4대은행(KB국민, 신

한, 하나. NH농협), 부동산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

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연계하는 시범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2.3. 공적 장부의 도로명주소 전환 현황

우리나라 도로명주소는 199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

여 2009년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과 2011년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시(‘11.3.26.~6.30.)를 시작으로 하

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과 관련하여 

주소 정정 대상 공부인 “가족관계등록부, 건설업등록

대장,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관리대장, 측량업등록

부,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농지대장, 법인등기

부,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 및 다단계판매

업자에 관한 등록 사항, 병적,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

록증, 건물등기부, 성범죄자 등록정보, 영업허가 관리

대장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공개정보 전

용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광고사업등록 사항, 통신판

매업자 신고서 및 사업자단체 등록부, 주민등록표, 외

국인등록표,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부” 등 19개 대상 

공적 장부에 기재 의무화(’11.7)로 공공기관 등에 지번

주소 정비를 요청하여 주요 공적 장부인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다, ’11.7.29~’13.12.31까지 기존 지번주소 병

기를 허용하였으나 2014년 1월 1일부로 도로명주소

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는 10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전입세대확인서 등 공적 장부는 2011년 이후

부터 도로명주소로 접수를 받게 되었고, 2011년 이전

의 지번에 있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 매칭

하는 등 정비(’21.7.12.)를 시행하였다. [도로명주소법

에 따른 부동산 등기 사무처리 지침](등기 예규 제

1436호 (제정 2011.10.28.))에 따라 표제부의 건물 표

시 부분에 소재 지번 표시 하단에 도로명주소를 기재

하게 되어 있으며, 등기부에는 각종 권리자나 의무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때 주소는 지번이 아닌 도로명주소로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19개 공적 장부는 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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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입세대확인서에 세입

자가 나온다”는 언론보도(SBS, 2023.1.31)와 같이 지

번으로 발급한 경우와 도로명주소로 발급한 경우 지

번주소로 발급 시 전입세대원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

였고, 또 다른 공적 장부인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한 

결과  건물 소재가 일부 도로명주소와 미매칭 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 등 주소는 사람

을 특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공법관계에서 사용

되는 것이므로 도로명주소 표기가 필요함에 따라 주

소 표기는 지번이 아닌 도로명주소 사용해야함을 강

조하고 있지만(오병철, 2009)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한 결과 세대주의 주소는 지번으로, 세대 자녀의 주소

는 도로명주소로 이중 표시되는것을 확인하는 등 도

로명주소 미변환과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공

적 장부들은 주소정보누리집에서 공공·민간 기관에 

도로명주소 DB를 직접 다운로드 방식(1,279개 기관)

또는  API 연계(3.7만 개 기관)로 주소정보 DB를 제공

하고 있어 ’14년 도로명주소 사용 전·후 자료 모두 사

용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도로명주소로 변환이 안되

고 있는 원인에 대해 매칭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알아

보고자 한다.

2.4. 선행연구

2.4.1. 법 개정 관련 선행연구

선행연구로는 노창환 외(2014)는 세입자 보호를 위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으로 ① 대항력 인정을 

위한 공시방법에서 ‘주민등록’ 요건 삭제, ② 주택 인

도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③ 주택외 인도 외에 

확정일자 추가 및 확정일자부에 등재된 임대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윤준미(2004)도 주택임대

차 공시방법의 개선방안으로 주민등록 요건을 삭제하

는 방안을 제기하였으며, 신세덕(2015)은 부동산 세

입자 보호제도를 개선 방안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점(즉시 대항력 효력발생을 위해 ‘그 다음날’이라는 

규정 삭제)과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문제(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를 개선과 후순위 세입자의 배당요구 신

청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해용(2015)

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자

에 대한 대항력에 있어서 익일조항이 폐지로 인한 문

제점들을 살펴보았고, 소건영(2009)은 외국에 거주·

이주하다 귀국하는 자는 귀국일을 주민등록일로 간주

하여 그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내용 규정을 신

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혜 외(2019)는 전세보

증보험 상향조정, 단독·다가구 가입활성화 및 가입조

건 확인 절차 간소화, 의무가입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유병태 외(2022)는 임대차 종료되기 전 2개월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도록 [임대차보호법] 개정

해야 한다고 하였다.

2.4.2. 주소 관련 공적 장부 선행연구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로 도로명주소 

활용률은 지속해 상승하고 있고(행안부, 2022) 도로

명주소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공적 장부에서의 대장간 

공적 장부의 일치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민웅기(2020)는 전주시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지도·숙지도·활용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오병철(2008)은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은 공부상의 권

리자나 관계자의 주소 표기와 건물 등기부, 건축물대

장,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간접적인 영향으로, 공부상

의 권리자나 관계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기재되어

야 한다고 하였고, 황보상원(2017)은 상세주소와 관

련된 다양한 공적 장부(주민등록, 건물등기부, 법인등

기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사

업자등록 등)의 불일치로(A동, 1동, 가동, 본관, 동관 

등) 사용에 따른 혼란이 있어 공적 장부간 표준화가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적 장부 연계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로 김길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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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처리내용

➀ 기초 
자료 수집

건축물대장(속성), 건물통합정보(공간), 
도면정보(공간), 도로명주소대장(속성), 
주소정보기본도(공간), 항공사진(영상), 
국토정보기본도(공간)

➁ 매칭 
대상 추출

도로명주소 및 지번 매칭 건물 추출

➂ 대장 
분석

1차 속성분석(건물명, 동 명칭) 
▼  

2차 도형분석(배치도, 항공사진)
▼

3차 속성분석(면적, 층수, 용도)

➃ 매칭 
유형 분류

(1:1), (1:N), (N:1), (N:M), (1:0), (N:0)

➄ DB 매칭
자동매칭, 수동매칭, 미매칭, 매칭불가
※ 검수 및 연계

➅ 환류 매칭키를 활용한 각종 정보 연계 

Table 1. Research Process(2019)는 주소정보기본도에 건축물대장 PNU 및 건물 

명칭을 매칭하여 건물 인벤토리 DB(건물용도, 연면적, 

지상층 수, 지하층 수)로 홍수재난 리스크 모델에 활용

하였다. 이성화(2010)는 건축물대장에서의 등록상 논

리오류를 유형별로 도출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정보 

상호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락 및 오류에 대해 체

계적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임지연 외(2021)

은 에너지 사용량 출력 등 공간정보 3D 모델을 구현하

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건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의 

주소데이터를 PNU코드로 연계하여 모델링에 활용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안재성 외(2009)는 공공 부동

산정보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FOS(Free and Open 

Source) GIS를 이용한 OpenAPI 방식의 데이터 연계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고, 이종원 외(2021)는 행안

부의 도로명주소 검색 API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API를 활용하여 건축물 주소기반의 API 연계(행정구

역 코드, 산 여부, 지번 본번 및 지번 부번)에 따른 오류 

유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임대차보호법] 등 현행 법령에서 나타나

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

구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두 번째로 공적 장부의 연

계의 중요성과 대장 간의 정보연계를 PNU, 건물명칭, 

지번정보 등 속성정보와 OpenAPI를 통해 연계하는 

연구가 선행 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 중에서 공적 장부의 정보 연

계를 통해 자료를 일치시키는 방안에 관한 연구로 기

존 연구들과의 차별화된 점으로는  행안부에서 추진

하는 ‘건축물대장과 도로명주소대장의 일치화사업’ 

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연

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기존연구들에서

의 매칭에 이용한 PNU 및 건물 명칭 매칭 방법에서 

문제는 PNU는 지번의 고유번호로 건물과의 불일치가 

발생 할 수 있다. 지번에 건물이 없는 경우, 한 지번에 

2개 이상 건물이 있는 경우, 지번의 합병, 분할 등에 따

른 PNU변경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건물 명칭에서

의 문제점으로는 예로 롯데백화점 등 지역별 같은 명

칭 건물 존재와 a동, 1동, 가동과 같은 전국단위 통일

되지 않은 명칭 오류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전국단위의 건축물대장과 도로명주소대

장을 대상으로 하고, 건물 관계 매칭시 영상, 건물번

호, 면적, 층 번호, 용도 정보 등 다양한 정보 활용으로 

매칭률과 정확도를 높이고 매칭 유형별 세부 분류 및 

유형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매칭 테이블(건

물ID, 매칭유형 코드, 품질관리 코드) 생성을 통해 타 

공적 장부와의 연계방안 제시 등 기존 연구와 차별화

를 두었다.

3. 공적 장부의 건물 매칭 분석

3.1. 연구 프로세스

전체 연구 프로세스와 각 단계별로 사용한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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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시스템/누리집 수집자료 자료형태 수집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

공통고유번호-건축물 
대장 PK 매칭 정보

텍스트파일(CSV) ’22.3.7

건축물대장 마스터 텍스트파일(CSV) ’22.3.7

총괄표제부 텍스트파일(CSV) ’22.3.7

표제부 텍스트파일(CSV) ’22.3.7

전유부 텍스트파일(CSV) ’22.3.7

건축물대장
도면 정보

(배치도, 평면도)
도면파일(CAD, JPG)

’22.10.
3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부동산 
종합공부

건물통합정보의 
건물 정보

전자지도
(Shape파일)

’22.3.1
4

한국국토정보공사
국가공간
정보포털

국토정보기본도
전자지도

(Shape파일)
’22.4.7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누리집

주소정보기본도(건물 
등), 도로명주소대장

전자지도(Shape파일), 
텍스트파일(CSV)

’22.3.7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

항공사진
온라인연계
(실시간)

-

Table 2. Data Collection List

Table 1과 같다. 첫 번째로, 매칭에서 필요한 건축물대

장, 건물통합정보에서의 건물정보, 도면정보, 도로명

주소대장, 주소정보기본도의 건물 등 정보, 항공사진, 

국토정보기본도 등 전국단위의 기e자료를 수집하고, 

두 번째로 두 대장간의 도로명주소와 지번 등 비교하

여 매칭 대상 건물을 추출하고, 세 번째로 추출한 건물

에 대해서 속성 및 도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로 대장 분석을 통해 매칭유형을 분류하였고, 마

지막으로 DB 매칭을 실시하고 연계를 통한 환류 체계

를 마련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3.2. 매칭 기초 작업

3.2.1. 기초자료 수집

기e자료는 Table 2와 같이 수집 당시 최신 목록으

로 건축물대장, 건물통합정보,2) 도면정보, 도로명주소

대장, 주소정보기본도,3) 항공사진, 국토정보기본도를 

수집하였다. 속성정보로는 건축물대장과 도로명주소

대장 정보가 사용되며, 건축물대장의 속성정보는 건

물명, 동 명칭, 주 건물 및 부 건물, 용도 등이 있다.  도

로명주소대장 속성정보는 건물명, 동 명칭, 주건물/부

건물, 용도 등이 사용된다. 공간정보로는 국토부 부동

산종합공부에서 관리되는 건물통합정보의 건물, 행안

부 주소정보누리집에서 관리되는 주소정보기본도의 

건물 등,4)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건물 

배치도, 평면도 등 도면정보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되는 국토정보플랫폼의 항공사진과 배경지도, 국

가공간정보포털에서 관리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국토정보기본도를 수집하였다.

3.2.2. 매칭 대상 추출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은 22년 3월을 기준으로 전국

단위의 건물군(ex: 아파트 등)에 포함되는 건물과 단

독 건물을 모두 합친 건물 등을 대상으로 10,752,596

개의 건물을 추출하였다.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총

괄표제부와 전유부를 제외한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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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tching table conceptual diagram

Figure 2. Comparative Analysis of Primary Property 
Information

건물로 22년 3월 기준 전국단위로 대상으로 하여 

7,945,980개의 건물을 추출한 뒤 두 공부에서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이 일치한 건물을 대상으로 매칭 대상 

건물로 추출하였다.

3.2.3. 매칭 테이블 생성

도로명주소대장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매칭 

테이블을 생성하여 다른 공적 장부(등기부 등)와의 건

물 데이터 융합에 활용하기 위해 매칭 테이블을 새로 

생성하였다.

매칭 테이블은 Figure 1과 같이 ｢①도로명주소+②

매칭유형코드+③건물ID+④품질관리 코드｣로 4가지 

테이블을 합쳐서 구성하였고, 각각의 구성요소로는 

① 도로명주소는 각 건물군마다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로 ”세종시 다솜1로 9“ 로 건물 단위로 부여하였다.

② 매칭유형코드는 건축물대장의 건물ID 연계를 위

해 공부간에 건물매칭 유형을 코드화하여 건물정보 

연계와 갱신시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생성하였다. ② 

매칭유형코드는 7자리로 ｢구분코드(2)+매칭관계

(2)+총괄표제부(1)+전유부(1)+매칭결과(1)｣로 구성

된다. 구분코드는 BD, EB 2가지 코드로 구분하며 

“BD”는 건물 등, “EB”는 건물군에 묶인 건물 등으로 

구분하였다.

매칭관계는 두 공부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4가지 코

드(11, 12, 21, 22)로 분류하였다. “11”은 건물 등 1개 

동에 건축물 1개 동을 나타내며, “12”는 건물 등 1개 

동에 건축물 2개 동 이상일 경우, “21”는 건물 등 2개 

동 이상에 건축물 1개 동, “22는 건물 등 2개 동 이상에 

건축물 2개 동 이상일 경우를 의미한다. 총괄표제부는 

1,2로 코드로 구분되며 “1”은 총괄표제부 존재하는 경

우, “2”는 총괄표제부 없음을 나타낸다. 전유부는 1, 2

로 코드로 구분되며 “1”은 전유부 존재, “2”는 전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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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parative Analysis of Secondary Shape 
Information

Figure 4. Comparative Analysis of Teriary Property 
Information 

없음으로 구분된다. 

매칭결과는 4가지 코드(1,2,3,4)로 구분되며 “1”은 

자동 매칭한 건물들, “2”는 수동 매칭으로 매칭된 건물

들, “3”은 수동 매칭 중 미 매칭된 건물들,　“４”는 수동 

매칭 중 분할·합병 확인이 필요한 건물들로 구분하였다.

③ 건물ID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부여하는 

ID로 16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류(2)+허가년도

(4)+시군구(3)+일련번호(7)｣로 되어 있다. 종류는 “총

괄대장, 표제부, 전유부”로 구분되고, 일련번호는 신규

건물 생성 시 순서대로 부여되고 있으며, 건물ID는 건

물 ‘동’단위로 부여하고, 집합건물은 ‘호’단위까지 부

여하며, 신축 인허가 시부터 부여하여 멸실 전까지 변

경이나 삭제되지 않는 건물 유일한 식별자(Primary 

Key)를 나타낸다.

④ 품질관리코드는 도로명주소대장 건물과 건축물

대장 건물 간 매칭 사유 및 정비 필요 여부를 코드화하

여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코드로 설정하였으며 

10자리로 구성하였다.

｢주소유형(1)+매칭/미매칭 사유(7)+속성 정비

(1)+현장조사(1)｣로 되어 있다. 

주소유형은 3가지(R,L,N) 코드로 구분하며 “R”은 

도로명주소 매칭, “L”은 지번주소매칭, “N”은 매칭주

소 없음을 나타냈다.

매칭/미매칭 사유는 7가지로 “자동매칭, 건물명, 동 

명칭, 건물통합정보, 도면, 건축물 구분, 주 용도” 로 구

분하였다. 속성정비 필요여부는 2가지 코드(1,2)로 구

분하여 “1”은 속성 정비 필요, “2”는 속성 정비 필요 없

음을 나타내고, 현장조사는 2가지 코드(1,2)로 구분되

며 “1”은 현장조사 필요, “2”는 현장조사 불필요로 구

분하여 생성하였다.

3.3. 비교 분석

도로명주소대장과 건축물대장 분석 순서로는 “1차 

속성정보 비교분석 → 2차 도형정보 비교분석 → 3차 

속성정보 비교 분석” 순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로 1차 속성정보 비교분석은 Figure 2와 같

이 두 대장이 가지고 있는 공통 속성인 “건물명” 또는 

“동 명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형상비교는 Figure 3과 같이 건물통합정

보 시스템의 건물 형상과 배치도, 평면도 등 도면정보

와 주소정보기본도의 건물정보를 중첩하여 비교·분

석하였다.

세 번째로 2차 속성 비교는 Figure 4와 같이 두 대장

이 가지고 있는 주건축물/부속건축물, 건물면적, 층수, 

용도 등 세부 속성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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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건수

매칭
관계

매칭 유형별 정비방안

도로명대장 건축물대장 매칭유형코드 정비방안

건물 1개 동
(건물 등 

1개)

< 15개 
유형 >

(일반)건축물 1개 동 2,791,792(25.96%)
1:1

BD11221
자동매칭

(집합)건축물 1개 동 273,188(2.5%) BD11211

(일반)건축물 2개 동 이상
- 주건물 1개, 부속건물 1개 이상 

148,740(1.4%)

1:N

BD12222 수동매칭

BD12223
수작업정비

BD12224

(일반)건축물 2개 동 이상 
- 총괄표제부 존재(주 2개 이상)

85,343(0.8%)

BD12122 수동매칭

BD12123
수작업정비

BD12124

(집합)건축물 2개 동 이상
- 주건물 1개, 부속건물 1개 이상 

965(0.01%)

BD12212 수동매칭

BD12213
수작업정비

BD12214

(집합)건축물 2개 동 이상 
- 총괄표제부 존재(주 2개 이상)

1,341(0.01%)

BD12112 수동매칭

BD12113
수작업정비

BD12114

매칭 건축물 없음 556,755(5.18%) 1:0 BD10222 매칭불가

건물 2개 동 
이상

(건물 등 
2개 동 이상, 

건물군 
존재)

< 19개 
유형 >

(일반)건축물 1개 동 3,076,589(28.61%)

N:1

EB21222 수동매칭

EB21223
수작업정비

EB21224

(집합)건축물 1개 동 34,086(0.32%)

EB21212 수동매칭

EB21213
수작업정비

EB21214

(일반)건축물 2개 동 이상
- 주건물 1개, 부속건물 1개 이상 

614,979(5.72%)

N:M
또는
N:N

EB22222 수동매칭

EB22223
수작업정비

EB22224

(일반)건축물 2개 동 이상
- 총괄표제부 존재(주 2개 이상)

1,276,272(11.87%)

EB22122 수동매칭

EB22123
수작업정비

EB22124

(집합)건축물 2개 동 이상
- 주건물 1개, 부속건물 1개 이상 

13,040(0.12%)

EB22212 수동매칭

EB22213
수작업정비

EB22214

(집합)건축물 2개 동 이상 
- 총괄표제부 존재(주 2개 이상)

238,468(2.22%)

EB22112 수동매칭

EB22113
수작업정비

EB22114

매칭 건축물 없음 1,641,038(15.26%) N:0 EB20222 매칭불가

계 10,752,596(100%) -

Table 3. Matchang Type classification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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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칭 결과

4.1. 매칭 유형별 분류

도로명주소대장과 건축물대장 매칭 수행 결과 10가

지로 매칭관계를 유형화할 수 있었다.

① 도로명주소대장 건물이 1개이고 일반건축물대

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 건물이 1개로 매칭이 되는 경

우, ② 도로명주소대장 건물이 1개이고 일반건축물대

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 건물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도로명주소대장 건물이 2개 이상이고 일반건축물대

장 또는 집단건축물대장 건물이 1 개일 경우, ④ 도로

명주소대장 건물이 2개 이상이고 일반건축물대장 또

는 집합건축물대장 건물이 2개 이상인 경우, ⑤ 도로

명주소대장 건물이 2개 이상이고 일반건축물대장 또

는 집합건축물대장 건물이 도로명주소대장과 동일한 

경우, ⑥ 도로명주소대장 건물이 2개 이상이고 일반건

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 건물이 없는 경우, ⑦ 

도로명주소대장 건물이 1개이고 일반건축물대장 또

는 집합건축물대장이 N개인 경우, ⑧ 도로명주소대장 

건물이 1개 이상이고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

물대장이 1개인 경우, ⑨ 도로명주소대장 건물이 1개 

이상이고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이 N

개인 경우, ⑩ 도로명주소대장 건물이 2개 이상이고 

집합건축물대장이 2개인 경우이다.

도로명주소대장과 건축물대장의 매칭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총 10,752,596개(100%)를 대장간매

칭관계는 6가지로(1:1, 1:N, 1:0, N:1, N:M 또는 

N:N, N:0)유형화하고, 매칭유형별 정비방안은  ① 자

동매칭, ② 수동매칭, ③ 매칭불가, ④ 수작업정비로 

분류하고, Figure 1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축물대장과

의 연계를 위해 34가지 유형별 매칭유형코드를 입력

하였다.

4.2. 매칭 유형별 정비방안

도로명주소대장과 건축물대장간에 매칭 유형별 해

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매칭은  28.5%가 해당

이 되고 Table 3에서 건물관계 1:1인 경우로 두 공부

상의 동일한 도로명 또는 지번에 건물이 각각 하나이

고 속성정보(건물명, 동 명칭)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

우이다. 상용소프트웨어인 Q-GIS에서 파이썬 스크립

트를 통해 자동 매칭 작업을 진행하였고 ② 수동매칭

은 전체에서 37.7%로 동일한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에 

건물이 1:N/N:1/N:M으로 존재하는 경우로 두 대장

상의 속성(건물명, 동 명칭) 및 형상정보(항공사진 등)

가 일치 여부를 수동으로 확인하여 매칭을 진행해야 

한다. 이 작업은 지자체 담당자별 물량을 배부하여 수

행을 진행하면 된다. ③ 매칭 불가는 건물 관계가 

1:0/N:0인 경우로 도로명대장에 건물이 존재하나, 건

축물대장에는 없는 경우로 비교할 대상이 없어 매칭

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원인은 도로명주소 건

물 등의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에 따라 건축

법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

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비

닐하우스 등)도 주소 DB로 포함되기 때문에 수량이 

더 많다. ④ 수작업정비는 수동매칭에서 미 매칭된 건

물과 지번의 분할·합병 확인이 필요한 건물이 발견되

었고, 이러한 미 매칭 및 분할·합병 확인이 필요한 건

물에 매칭유형코드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오류 사항은  Table 4와 같이 5가지 유

형에 대해 시군구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를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오류와 정비가 다른 공적 장부도 발견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적 장부의 신뢰성 향상과 세입

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빠른 기간에 [도로명주소법 시

행령]의 19개 공적 장부 관리기관의 매칭과 정비가 이

루어지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 등 정부에서의 명확한 

추진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적 장부의 주소정보 연계방안 연구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53 No.1 (2023)   77

연번 구분 정비내용

1 건축물 PK 중복 ▸건축물대장 PK 정비 필요

2 주 용도 코드 오류 ▸주 용도코드 정비 필요

3
건축물대장내 일부사
항만 존재

▸대장 기재사항 정비 필요

4
주소없음 또는 주소
오류

▸주소 현행화 필요

5 건물명·동 명칭 누락 ▸건물명·동 명칭 기재 필요

Table 4. Building Register Maintenance Type 

4.3. 활용 및 개선방안

건물ID 연계를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시에  공적 장부 19개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공부상 주

소와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자동 변경될 수 있도록 법

률 개정과 시스템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매칭테이블(공통식별자)에 등록된 “건물ID”를 기준

으로 건축물대장과 도로명주소대장간 실시간 연계 체

계를 구축하면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첫째, 건

축 및 주택 인허가시 건축부서에서 건물ID를 생성하

여 인허가 대장을 도로명주소부서에 통보해주면 도로

명주소부서에서는 건물ID와 매칭되는 건물에 주소를 

부여 및 통보를 해줄 수 있다. 이처럼 건축물대장, 주

택·건축 인허가대장 및 폐쇄말소대장, 건물배치도, 건

물평면도 등 4종과 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의 

동·층·호 정보을 주고받으면서 공적 장부의 실시간 

현행화 유지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물등기부의 일부가 지

번으로만 표기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 도로명주소로 

전환에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에 따

라 건물등기부의 건물 주소는 당사자 신청이나 관공

서의 등기촉탁5)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도로명주소법

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 지침]에 의한 증명정보

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건

축법 제39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서의 도로명주소

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

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의 건물 주소

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소관청의 등기촉탁을 통해 

건물등기부 도로명주소를 일괄 전환할 수 있다. 셋째, 

각 기관과의 다른 대장정보와 연계로 도로명주소 부

여·변경 발생 시, 각 기관으로 통보되어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공부상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항시 일치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세입자보호를 위한 법령개정 등 개선방

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명주소 부여·변

경 시, 건축물대장 담당(건축부서) 외, 도로명주소 담

당도 직접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및 

부동산등기법 개정이 필요하며 둘째, 건물등기부 등

본에 소유권, 제한물권 외에 확정일자 및 각종 공부정

보를 연계하여 기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서 확정일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열람하기 어렵지

만 확정일자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면 부동산정보의 

공시효과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시스템 연계를 통해 소

유자의 체납정보 등을 기재되거나 임차인 요구에 의

해 연계정보 공개되도록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 셋

째,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매칭하여 전입된 세대

가 한 부에 표시되도록 전입세대확인서 서식 변경이 

필요하고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완전 전환되면 전입세대확인서가 도로명주소

로만 발급되도록 법령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

5. 결론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법개정 등을 통한 방법과 공적 장부의 일치화된 정보

를 제공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공적 장부의 정보 일치화를 통해 투명한 정보를 공개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장간 비교분석을 통해 오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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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국가 부동산 공적 장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총괄표
제부, 건축물대장집합표제부, 건축물대장집합전유
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게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
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기부등본(집합건물)

주 2. 건물통합정보: 연속수치지도의 건물 공간정보와 건
축행정시스템의 건축물대장 속성정보를 건물단위
로 통합하여 구축한 공간기반의 건물정보

주 3. 국토정보기본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품질 개선
된 연속지적도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목
적으로 제작하는 지도

주 4. 건물등: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5호] 건축물 또는 구
조물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
하는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로 정의하고 있음. 거주하는 인공구조물 등이
포함됨(ex: 건축물대장 건물+거주하는 비닐하우스 등)

주 5. 등기촉탁: 토지의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
번 부여, 토지지형, 축척변경 등 변경이 있을 경우, 
토지대장, 임야대장 기재사항과 등기부 일치하려는 
경우. 직접신청(소유권 변경)

별 분류를 하고 유형별 매칭,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건물ID”를 활용한 새로운 매칭테이블(공통식별자)로 

공적 장부의  각종 정보 등을 연계하는 방안과 부동산

등기법 개정 등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장간 일치된 주소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공적 장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근본적

인 대장 오류로 인한 부동산 사기 방지 예방의 밑거름

이 될 것이다. 공공데이터 간의 연계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활용 측면에서 여러 장점들이 있겠지만 프라

이버시 보호 등에 관한 부작용 등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어 향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1인~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소형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양현정 외, 2020)하고 

있는 만큼 확정일자 부여대상인 하나의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등) 공적 

장부와 주거문제간의 접점이 되는 이슈 등이 발생 될 

것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통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늘어나는 소형 임

대주택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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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급상승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투기꾼들로 인한 부동산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세입
자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등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 장부간 정보 불일치
로 인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공적 장부의 정보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
동산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정보를 매칭키를 활용한 매칭방법론에 대
한 연구를 모색하고 다른 공적 장부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어 : 공적 장부, 도로명주소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건물ID, 주소정보

일 검색.

new1. 2022. ‘Non-credible’ a certified copy of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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